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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이다. 본 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 현황 및 

집행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5%로 타 예산 항목 대비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해당 원인으로는 사업계획의 편향, 절차적 비효율, 관리 역량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집행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예산 배정과 관련된 실행전략이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특별지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경제, 지역개발, 지방재정, 예산집행, 국토 및 지역개발, 건설업

UN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는 ‘2024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는 비가역적 모멘

텀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의 조사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 현황 점검 

– 건설산업 부문 -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

(dwlee@ricon.re.kr)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개관 및 건설산업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 집행 현황 분석

Ⅳ.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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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이

어졌고, 향후 30년의 인구성장률은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져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맞물

려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의 심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즉, 수도권은 높은 소

비력에 따른 우수한 재정 및 인프라는 물론 기업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서 

경제적 측면의 우위인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및 고용 감소, 투자 한계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균형 이슈에 대응

하고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교통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혼재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각 지역별 재정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

다. 즉,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서 특히 건설 부문에 대한 

최적의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활용이 정립된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각 지자체별 지방재정의 예산 현황을 검토

하고, 건설산업 부문에서의 예산집행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방재

정 집행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시, 

군, 구”로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주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의 경제･사회활동 기회와 편익을 제공

하고 나아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으로 이

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예산인 지방재정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은 크게 국가재정(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며, 지방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어 엄격하게 분리･운영된다. 이러

한 지방재정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재정분석), 재정환류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된다.
1)
 

이와 같은 지방재정은 지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 연구에 따

1) 2023년 예산 예시 :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및 심사 후 예산편성 심의･확정 → 2023년 예산집행 

→ 2024년 결산(지방재정365)

Ⅱ. 

지방재정의 개관 

및 건설산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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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지방재정에 있어서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김세훈, 2023). 특히 건설산업은 

그 규모와 역할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있고,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후방 연계

산업과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연

구결과도 존재한다(전영준 외 2022). 이러한 지역건설산업의 산업적 위상을 

생산측면에서 확인하고자 가장 최근 지표인 2023년 기준 각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해당 비율이 각각 부산시 4.7%, 

대구 6.19%, 인천 6.67%, 광주 4.05%, 대전 5.6%, 울산 4.4% 등으로 확인

되었고, 건설업 비중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과 그래프와 

같이 울산 및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건설업 비중이 전반

적인 감소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최근 5년간 지역내총생산 대비 건설업 비중 추이(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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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국민계정, 지역소득)

* 2019년~2023년 기준

더불어 각 지역별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역경제성장률 대비 각 경제활동이 실제 지역내총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있는 실질 기여도
3)
를 살펴보면 광주, 전남,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양수(+)값이 확인되어 건설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

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실

2)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건설업이 지역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 수 있으며, 해당 비율이 낮거나 감소한다는 의미는 건설업의 생산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고용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GRDP=(지역별 건설업 GRDP/지역별 전체 GRDP)×100

3) 실질기여도=해당 산업의 실질성장률 × 해당 산업의 실질비중/전체 GRDP 실질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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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하고, 음수(-) 또는 0인 경우에는 기여

도가 부정적이거나 미미함을 의미한다.

그림 2 각 시도별 경제활동에 따른 실질기여도(%p)

-2

-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정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

3

2

1

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국민계정, 지역소득).

* 각 지역별 막대그래프는 “① 순생산물세, ② 농업, 임업 및 어업, ③ 광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건설업, ⑥ 서비스업” 순이며, 별색 표기가 ⑤ 건설업에 해당됨.

각 지자체별 지방재정의 집행현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각 재원별 예산내역

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433.9조원으로 분류에 따라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그리고 지

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2024년 각 재원별 세입예산(전국)

구분 예산(백만원) 비율(%) 전년 대비 증감율(%)

총괄 433,901,361 100.00 2.34

 자체수입 142,197,594 32.77 -1.51

    지방세수입 112,405,816 　 -4.09

    세외수입 29,791,778 　 9.62

  이전수입 246,563,479 56.82 3.96

    지방교부세 60,249,497 　 -5.10

    조정교부금등 13,493,958 　 -0.51

    보조금 172,820,025 　 7.93

  지방채 4,271,913 0.98 48.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868,375 9.42 3.45

자료: 지방재정365.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Ⅲ. 

지방재정 집행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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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

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하나 비수도권의 경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수도권 대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2024년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및 추이

전국 재정자립도 추이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위: %

45.16

43.58

45.34 45.02

43.31

~ 30%: 경북, 전북, 강원, 전남

30% ~ 40%: 경남, 제주, 충북, 충남

40% ~ 50%: 대구, 광주, 대전

50% ~ 60%: 인천, 울산, 부산

60% ~ 70%: 세종, 경기

70% ~: 서울

강원

경북

울릉도

독도

대구

경남

대전

세종

울산

부산

제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서울
인천

광주

자료: 지방재정365.

 *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음은 지방재정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예산 규모와 집행 현황에 관한 내용

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24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편성 예

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과 관련된 예산과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투자 집

행률이 낮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고려될 수 있는데 주로 수요예측이

나 사업비 산정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예측치 차이, 사전절차 이행 등 절차

적 누락, 기타 관리역량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2024년 지역별 “국토 및 지역개발” 편성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예산 집행
8,000

6,000

4,000

2,000

경기 경북 서울 충남 경남 전남 강원 전북 충북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대구 광주 세종
0

자료: 지방재정365.

 * 2024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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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표에서는 항목별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의 집행현황

이 2024년 기준 전체 평균값이 약 71.5%로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평균 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여타의 항목과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즉, 예산집행의 측면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타 부문 대비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표 2  2024년 각 지차체의 항목별 예산 대비 집행률 현황 히트맵

(단위 : %)

집행

비율

국토 및 

지역

개발

환경

일반

공공

행정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사회

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농림

해양

수산

교통 및 

물류
교육

과학

기술

공공

질서 및 

안전

기타

서울 81.3 74.0 74.8 74.5 94.8 91.2 81.8 87.1 87.7 96.9 80.8 86.4 85.8 

부산 76.8 77.9 73.4 86.4 97.6 96.7 76.8 83.4 85.6 98.7 100 82.1 94.0 

대구 65.9 72.9 67.0 88.3 97.6 96.3 79.5 79.7 81.1 97.1 99.8 52.9 78.7 

인천 72.3 85.8 83.0 80.9 97.5 89.9 80.6 83.0 75.6 96.6 100 74.5 95.9 

광주 68.1 84.7 94.4 88.8 97.1 95.5 81.1 86.4 76.8 99.4 99.9 51.2 88.4 

대전 72.6 83.3 59.2 92.2 97.8 95.5 81.8 85.5 83.6 98.9 96.5 76.4 96.1 

울산 68.6 80.9 69.7 86.4 96.3 93.8 82.2 84.5 69.8 98.8 84.2 67.3 98.0 

세종 83.2 94.5 93.8 76.8 98.0 93.3 75.5 87.5 90.6 100 100 75.9 99.2 

경기 68.4 83.8 66.3 69.0 97.4 94.0 78.5 87.5 79.3 92.5 82.2 73.6 95.2 

강원 67.2 80.0 62.4 80.1 94.7 89.8 73.1 82.6 67.6 91.1 99.9 77.9 93.1 

충북 63.6 77.7 60.7 80.1 95.8 88.8 69.3 81.8 74.5 96.2 -* 78.1 81.3 

충남 70.6 86.1 68.9 78.3 95.8 90.8 73.5 82.2 75.7 93.4 100 82.0 95.4 

전북 71.6 82.7 67.4 76.2 96.9 91.5 73.5 85.3 82.2 93.9 99.1 80.0 95.0 

전남 70.3 81.9 62.9 80.7 94.7 88.2 71.0 84.0 81.0 89.5 99.7 81.7 85.1 

경북 69.5 80.9 50.2 76.7 96.7 85.5 74.0 80.4 73.8 97.8 97.9 76.5 96.1 

경남 69.1 81.9 67.0 85.3 95.6 92.1 75.6 85.3 79.2 88.6 99.2 80.3 91.5 

제주 77.2 94.5 74.2 83.4 96.7 93.8 78.1 87.8 86.0 99.5 99.9 75.1 98.0 

평균 71.5 82.5 70.3 81.4 96.5 92.2 76.8 84.4 79.4 95.8 96.2 74.8 92.2 

자료 : 지방재정365.

* 예산 및 결산 내역 없음.

지방재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특히 건설업은 지자체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각 

지자체별 최근 예산 및 집행 현황과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의 집행률

Ⅳ. 

시사점 및 

정책제안



8

건설정책저널 | 지역 건설경기 및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의 실질 기여도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

수(+)인 반면 지방재정의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의 예산 집행률은 낮은 수

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건설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

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건설 부문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할 필요

가 있다.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지방재정의 신뢰도와 효율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건설 관련 예산 배정을 최적화하

기 위한 실행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 창출 및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자치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특별 예산 편성 및 확

대, 회계 및 금융제도 개선 등의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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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미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을 

추진하며, 도로, 철도, 통신망,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별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신산업 육성, 교통 ･ 디지털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강화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위주의 지역

에서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며, 지역별 특화산업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주제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 법안

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기업의 사례

최  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schoi@ricon.re.kr)

Ⅰ. 서론

Ⅱ.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Ⅲ. 미국 주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Ⅳ. 민간 건설기업 사례-Bechtel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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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1세기 들어 글로벌 경쟁력과 패권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왔다. 그중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

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바이든 정부 시기 시행된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IIJA 시행 이전에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자금은 수십 년간 

감소해 왔다. IIJA는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각 지역 내 생산 능력

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도로, 철도, 통신망, 친환경 에너지 등 국가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IIJA로 인한 노후 인프라의 보강 및 확장은 미국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였다.

또한, 미국은 주별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강

화해왔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오하이오, 텍사스는 반도체 및 첨단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시간, 조지아, 테네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는 에너지 산

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신재

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한 지역별 산업 전략과 인프라 투자는 건설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동반하며, 

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고찰하

고,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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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대공황기(1929~1939년)

로,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뉴딜 정책(New 

Deal)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도로, 교량, 댐, 전력망, 공공건물 등이 대규모로 건설되었다. 뉴딜 정책의 대

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에 걸친 미국 최대 규모의 댐인 후

버 댐과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통한 발전소, 댐 건설 프로젝트와 농업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들을 들 수 있다.

루스벨트 행정부 이후, 1950년대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규

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특히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Interstate 

Highway) 구축은 미국 전역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지역 경제 성장

과 물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1)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 정책과 군비 확장에 집중하면서 인프라 

투자 예산이 대폭으로 축소되었다. 재정적자의 우려와 함께 인프라 예산 감소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감세 정책을 지속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했다. 이로 인해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인프라 유지･

보수 작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1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자본투자 비율 (주정부 및 지방정부 총 지출액 대비)

(단위:%)

25

23

21

19

17

15

13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제정 및 시행

2023:Q3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Treasury calculations 

1) 이 시기를 미국 인프라 투자의 황금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Ⅱ.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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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안되어, 2021년 11

월 에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

었다.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은 5년 간 총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도로, 철

도, 전력망,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2 IIJA 법안의 항목별 투자비중

Roads,
Bridges and

Major
Projects

$174.7B

Broadband

$46.5B

Public
Transportation

$34.1B

Water

$22.8B

Clean Energy and

Power $17.9B

Resilience $16.4B

Safety $12.4B

Passenger and Freight Rail $9.8B Airports/FAA $7.8B

Ports and Waterways

$5.9B

자료: Invest.gov; U.S. Treasury calculations

IIJA가 시행된 2021년에는 이미 미국 전역에 많은 도로, 교량, 철도, 전력망 

등이 50~70년 이상 된 상태였다. 미국의 인프라 품질을 주별, 18개의 주요 

항목별로 매년 평가한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는 미국 전역의 인프라 상태를 C-로 평가하였다.
2)

그림 3 미국 주별 인프라 평가 결과(2021 ASCE　Report Card)

C+

C

C-(US overall)

D+

D

Data unavailable

ASCE score

0
C+ C C-

ASCE score

D+ D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BIL funding per capita for state

with given ASCE score(USD)

자료: ASCE (2021),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America’s Infrastructure 

2) A: 아주 좋음, B: 좋음, C: 주의 필요, D: 취약. IIJA 시행 4년 후인 2025년에는 C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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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에

는 연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주도했지만, 

IIJA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또한, 뉴딜정책이 댐, 도로, 공공시설 등 기초 산업 중심이었

다면, IIJA는 기존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충

전소,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성장 동력을 고려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차이점이다.

IIJA의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s) 평가에 참여한 다수의 주요 기

관들은 장기적으로 IIJA가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Effectiveness)

를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중

소기업의 성장과 저소득층의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IIJA

로 인해 건설, 제조업, 기술 산업 등에서 매년 약 77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IIJA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건설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HSR)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약 3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고

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12,000개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

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브라이

트라인 웨스트’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건설 과정에서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먼

저,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대규모 공공지출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

다고 경고했으며,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부채 증가가 미국의 장기적인 재

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미

국 상공회의소는 IIJA가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한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

할 수 있지만,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철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 비용 절감과 소비자 

혜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IIJ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

의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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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IIJA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

역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과 민간 투자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 부채 확대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정 운용과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고 볼 수 있다. 

IIJA는 미국의 지역별 경제 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바이든 행정

부의 다른 주요 법안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CHIPS and Science 

Act(칩스 법안)와 함께 작용하여 특정 산업과 지역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IIJA는 교통, 전력망, 광대역 인터넷과 같은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집중

하고 있다. 이에 비해 IR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을 촉진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CHIPS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육성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법안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제조업,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에너지 산업, 첨

단 기술 산업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IIJA의 인프라 개선이 생산 및 유통 비

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CHIPS 법안이 반도체 제조기업들에게 직

접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

도하였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제

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IIJA의 전력망 및 교통 인프라 투자

가 시설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대만의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CHIPS 법안의 지원을 

받아 미국 내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텍사스 주 역시 삼성

전자가 44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

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IIJA가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개선을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법안들의 조합은 미국을 다시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시키

려는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이며, 해당 산업이 자리 잡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IRA 법안이 제공하는 세액공제와 보조

Ⅲ. 

미국 주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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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더욱 활발히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시간 주

에서는 GM과 Ford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IIJA의 도로 인프라 개선과 전력망 현대화가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조지아 주에서는 SK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40억 달러를 투자해 배

터리 합장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네시 주에서는 Volkswagen과 GM이 전

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IIJA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전기차 충

전소 인프라가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은 IIJA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미국 전역에 50만 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확산을 돕고 있다.

셋째, 에너지 산업에서는 IRA와 IIJA가 동시에 작용하며 신재생에너지 전

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을 제공하며, IIJA는 이에 필요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주는 미국 내 최대 풍력 발

전 지역으로, IRA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IIJA가 송전망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IV.민간 건설기업 사례-Bechtel 사

례 참고). 캘리포니아 주 역시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IRA의 지원 덕분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

다. 노스다코타 주와 루이지애나 주는 각각 셰일가스 및 LNG 수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IIJA의 항만 및 수출 인프라 투자 덕분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IIJA는 미국 각 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연계되면서 IRA와 

CHIPS 법안과 같은 주요 법안들과 함께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

였다.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

성되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기업 운

영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각 주정부는 이러한 법안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

용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 유

치, 고용 창출,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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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tel은 1898년 설립된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으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 마타고르다 카운티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E-연료 생산 플랜트 프로젝트는 Bechtel 사의 건설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인 HIF Global이 발주하여 Bechtel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자로 전반적인 설

계, 조달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한다. E-연료 생산 플랜트 프로젝트는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산화

탄소와 수소를 결합하여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

다. 이 플랜트가 가동되면 연간 약 2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포집

하여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연간 2억 갤런(750백만 리터)의 탄소중립 연료를 

생산할 예정이며 40만 대의 차량이 탄소 배출 없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JA는 텍사스주의 송전망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

원하며, 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 탄소 포집 및 

저장 세액 공제, 투자 세액 공제 부문 등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 택사스주 내 E-연료 생산 플랜트 건설 현장

자료: Engineering News Record(2022. 12. 8)

Ⅳ. 

민간 건설기업 

사례-Bech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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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연료 생산 플랜트 프로젝트는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랜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약 4,5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후에도 100개 이상의 상시 

고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

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내 공급망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도입 및 주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통

해 우리는 인프라 투자가 단순히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2.0 정

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IJA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가 지

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IIJA가 계획했던 인프라 투자 계획과 

IRA 법안 및 CHIPS 법안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토목학회(ASCE)는 기존 IIJA 법안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미국 전 

지역 내 노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강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

프라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보강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가 경쟁력

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SOC(사회 

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발

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프라 투자의 감소는 결

국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또한 SOC 투

자의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이 시급

하다. 노후화된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 유지･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나아가, 기존 인프라의 단순한 개･보수

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적 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도

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친환경 철도, 탄소중립 항만 등과 같은 디지털･그린 

인프라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 맞춤형 산업 및 친환경, 디지털 인프

라 투자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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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 정책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

라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결국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을 다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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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2014년 아베 내

각에서부터 거리･사람･일자리 창생 국가종합전략을 수립하며, 국가 문제로서 대

응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키시다 내각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

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뒤쳐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역에 배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에는 다양한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민간 건설기업 차원에서도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토다건설은 이바라키현 조소시에서 진행된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Agri-science 

Valley) 사업」에서 건설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업 플레이어로서 진출하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와 민간기업 등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일본,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업, 사례

일본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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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완

화시키며, 일본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방창생(地方創

生)이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9월 3일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발표되

었으며,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창생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환경을 갖추고, 도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쿄권 뿐만이 아

니라, 지방의 거점도시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가지는 매력적인 거

리로 만들고, 나아가 일본 사회에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이 지방창생이며, 2014년 「거리･사람･일 창생법」 제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

로 추진되게 되었다. 「거리･사람･일 창생법」은 지역 창생의 대원칙으로서 자

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성을 설정하고, 아래의 6가지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 지방에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든다.

□ 도심과 지방을 연결하고, 인구 과밀을 완화한다.

□ 어느 지역에서나 결혼, 출산, 육아하기 쉬운 환경을 정돈한다.

□ 사람이 모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

□ 탈탄소 사회를 위한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방창생은 각 지자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로, 각 

지역이 가지는 특징이나 강점을 살리는 형태로,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지방창생은 일시적인 이

벤트나 일회성 예산 투입을 통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여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기 쉽게 만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토형성계획, 도도부현은 종합계획, 시･구･정･촌은 진흥

계획을 작성하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지역 창생에 임하는 구조를 가진다.

Ⅰ. 

일본 지역 

활성화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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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수립 초기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대도시권이나 일부 중화학 공업 단지가 위치한 지

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77년)에서 지역 경제의 진흥이라는 개념이 처음

으로 포함되었다. 1978년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는 영국 에버니저 하워드

가 제안한 전원도시론(Garden city Movement, 1898)을 바탕으로 한 정책

을 제창하였다. 이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지방의 농･어촌에 이르는 크

고 작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다극중층구조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는 도시와 농촌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가진다.

1988년 타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각 지자체에 용도를 정하지 않고 분배하

는 첫 교부금인 고향창생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진

행된 일본 버블 경제 기에는 폭발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도시개발 

개념보다, 모든 지역 도시에 인프라를 공급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거리･사람･일자리 창생 국가종합전략(아베 내각, 2014)

2014년 9월 3일 아베 총리는 지방창생담당대신에 이시바 시게루 씨를 임

명하였다. 이어서 거리･사람･일자리 창생본부가 설치되고, 2014년 12월 거

리･사람･일자리 창생 국가종합전략(제1기)이 수립되었다. 

2015년에는 국가종합전략(제1기)이 부분 개정되어, 지방의 관광 전략에서 

지방 호텔 등의 숙박 시설과 음식점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진행하는 「일

본판 DMO」 정비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2016년에는 국가종합전략(제1기)

이 개정되어, 도쿄 지역에서의 대학 신규 설치 및 증설 억제와, 지역을 견인

하는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9

년에는 제1기 국가종합전략의 일부를 수정한 국가종합전략(제2기)이 발표되

었다.

Ⅱ. 

정책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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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종합전략의 기본목표 차이

국가종합전략(제1기) 국가종합전략(제2기)

1.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2.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만든다.

3.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부여한다.

4.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

1. 돈이 벌리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

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2. 지방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만든다.

3.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부여한다.

4. 사람이 모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

자료: 鈴木雄大郎(2020)

3.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키시다 내각, 2022)

2022년 12월 23일 지방창생법에 기초한 종합전략이 전면 개정되고, 키시

다 총리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구상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거주 지역, 연

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추

구하는 것이었다.

표 2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의 개요

5대 지역과제 해결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2024년 말까지 1천

개의 지자체가 다음의 5대 지역과제 해결 

전략 및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기반 정비, 

디지털 인재육성 및 확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략 추진

1. 지역 일자리 만들기

2. 인적 이동 만들기

3.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 실현한다.

4.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1. 디지털 기반 정비

2. 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3.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대처

자료: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2024)

2024년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기자 회견에서 초대 

지방창생담당대신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新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

부」를 설치하고, 향후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본 구상을 수립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방창생의 진행 방식은 지역의 「산(산업)･관(공공)･학(학계)･

금(금융기관)･노(노동조합)･언(언론사)」이 하나가 되어 특색을 살린 발전을 

목표로 진행허며, 이를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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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과 키시다 내각에서 추진한 「거리･사람･일자리 창생 국가종합전

략」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

부금 및 지원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1. 거리･사람･일자리 창생 국가종합전략 지자체 지원제도(2014년)

지방창생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창생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2014년 국가종합전략).

첫째, 정보 지원으로써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을 구축하였다. 이 시

스템은 국가가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

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지역의 종합전략을 수립･실행･

검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인적 지원으로는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가 있다. 시･정･촌(기초자치

단체)에 의욕과 능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민간 인력을 지자체장의 

보좌역으로 파견한다. 2015년에 69개 지자체, 2016년에는 58개 지자체에 

관련 지원 인력을 파견하였다. 파견기간은 상근직원의 경우 2년, 비상근직원

인 경우 1~2년이 원칙이다.

셋째, 재정 지원으로서 기업의 지방거점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지방재정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창생사업 추진할 수 있도

록 국비로 1,000억 엔의 신형교부금(新型交付金), 일명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을 지원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2.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2022년)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을 목적으로, 지방의 사회적 문제 해결, 매

력 향상을 위한 대처를 가속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

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의욕적인 대처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당초 예

산은 1,000억 엔이었으며, 추경으로 800억 엔이 편성되었다.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은 2014년 국가종합전략 교부금과 마찬

가지로, 지자체가 투입한 비용의 50%에서 66%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지자체는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Ⅲ. 

교부금 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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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의 유형

디지털실장타입 지방창생 거점정비타입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의 활성화나 

행정, 공적 서비스의 고도화, 효율화를 추

진하기 위한 디지털 실장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거점시설 정비 등을 지원 (주로 
하드 사업)

지방창생 추진타입 지역산업 구조전환 인프라정비 추진 타입

□ 관광이나 농림수산업 진흥 등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대처 등을 지원(주로 소프트 

사업)

□ 산업 구조 전환의 가속화에 이바지하는 반

도체 등의 대규모 생산 거점 정비에 대해 

관련 인프라 정비를 빠르게 지원

자료: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2024)

특히 「지역산업 구조전환 인프라 정비 추진타입 교부금」은 지역에 건설되

는 대규모 생산거점에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해주기 위한 새로운 교부금

이다. 도도부현이 지역 내 민간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는 인프라(공업용수, 하수도, 도로) 정비에 대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각부에 신청하면 내각부가 검토하여 교부금을 배분한다. 내각부는 국가적 

의미, 관련 인프라가 긴급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합리성, 지방 창생에 대한 기

여(고용기회 창출) 측면에 대해 평가하여 선정한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4

건의 민간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2023년에 선정된 회사와 사업 내용을 살

펴보면 첨단산업이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바탕으

로,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들을 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프

라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지역산업 구조전환 인프라정비추진타입 교부금 프로젝트(2023년)

지역 회사 내용 필요 인프라

홋카이도 Rapidus 차세대반도체 공장 하수도, 도로

히로시마현 Micron Japan 첨단메모리반도체(DRAM) 공장 공업용수, 도로

쿠마모토현 JASM 첨단로직반도체 공장 공업용수, 하수도, 도로

이와테현 KIOXIA 첨단메모리반도체(NAND) 공장 공업용수, 하수도

자료: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2024)

일본의 토다건설은 1881년 도쿄 아카사카에서 창업한 종합건설회사이며, 

매출의 62.8%를 건축 사업이 차지하는 건축 중심 건설사이다. 2021년 창업 

140주년을 맞이한 종합건설사 토다건설은 기존의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구체화하기 

Ⅳ. 

민간기업 사례

- 토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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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토다건설은 2017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사업 창조를 목표로 

하는 전략사업추진실을 설치하였다. 토다건설은 전략사업추진실은 지역사회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는 농

업에 주목하였다.

토다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의 시공자로서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위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을 또 하나의 본업

으로 가져가면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새롭게 농업에 참가

하는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민간 활력을 모으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사업 개요

토다건설은 이바라키 현 조소시에서 관민 연계로 수립된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Agri-science Valley) 구상」을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 정비를 진행하면

서 농업 과제 해결과 지역창생 마을 만들기 대처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 

      자료: 戸田建設株式会社(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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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리 사이언스 밸리(Agri-science Valley)는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조

금씩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집약하여, 대구획화하는 동시에 생산, 가공, 유

통, 판매까지 한 번에 가능한 사업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토다건설은 

2014년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가하여, 시청, 토지소유자, 토다 건설의 

3자 간 민관연계사업(PPP)협정을 체결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대행자

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의 도시구역을 정비하였으며, 2017년 

토다 건설은 추가로 조소시에 실증연구시설인 TODA농방을 건설하였다. 이

곳에서는 딸기 재배를 대상으로 IoT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 시설 설계, 포

장 정비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인증 취득 등 농업 경영의 노하우를 축적하

고, 일반인들에게도 시설 원예에 친숙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방창생사업모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TODA농방을 자

회사로서 분리하였다. 2020년에는 모든 농지 구역 정비가 완료되었다.

표 5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 구역구분

도시구역(약 30.7ha) 농지구역(약 14ha)

□ 식품가공, 유통기업을 유치한 기업입지 

구역에서는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세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조소시의 도로휴게소와 토다건설의 민간

집객시설이 연계하여, 시내･외로부터 방

문객을 유도하고, 지역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옴

□ IoT를 통한 스마트 농업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시설 원예 사업이나 식물공장을 

정비함.

□ 대규모시설원예 구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를 실현

□ 관광농원 구역에서는 폭넓은 사람들에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함

자료: 토戸田建設株式会社(2022)

2. 토다건설의 아이디어 활용

(1) 건설업의 노하우

토다건설이 단순히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체계라면 기존

의 건설사업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그리 사이언스 밸리(Agri-science 

Valley)에서는 토다건설도 하나의 농업 플레이어로서 사업에 참가한다는 점

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토다건설이 건설업을 통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농업 플레이어로서 반영시킨 부분을 살펴보자.

토다건설은 이바라키 현에서 많이 재배되는 딸기 재배를 효율화시키기 위

한 아이디어를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작업에 도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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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설인 TODA농방을 2017년에 설치하였다. 2018년에는 자사가 건설업

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IoT 센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원예하우스(온실)인 

「SORA리움」을 개발하고, TODA농방에 적용하였다. 「SORA리움」은 채광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온실 내 환경의 자동 제어를 위한 각종 

기술을 집약한 것으로, 기존의 온실과 비교하면 하우스 내 온도를 바꾸지 않

고, 높은 일사량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즉 토다건설이 건설업을 벗어나 기존의 딸기 재배 회사와 함께 농업 플레

이어가 되면서 좀 더 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면서, 토지소유자, 토다건설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었다.

그림 2 SORA리움 전경과 딸기 재배

자료: 戸田建設株式会社(2022)

토다건설이 「SORA리움」에 적용한 아이디어

① 긴 남면 지붕으로부터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쓰리 쿼터 지붕으로 함으로써 북면 지붕의 

반사에 의한 일사량 부족을 해소함.

②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고, 이동 저항이 적은 차광 커튼을 도입하고, 해당 차광 커튼을 

수납하는 방식에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차광 커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배지에 그림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③ 중간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대공간 구조로 설계하여, 기둥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음.

④ 재배 베드를 남북방향으로 설치하여 어느 쪽에 딸기를 심어도 일조량 차이에 따른 생육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함.

(2) 딸기 재배 결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해당 SORA리움 시설에서 재배된 딸

기(품종명: 아카홋페)와 인근 딸기 재배 시설에서 재래방식으로 재배된 동일 

품종의 딸기를 비교하였다. 비교항목은 ① 1그루당 수확량, ② 대립과
1)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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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그루당 과실수, ④ 당도의 4가지 구분이다. 기존방식의 시설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모든 평가기준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수확량은 30%정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도도 3%가량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SORA리움의 건설비용은 기존 재배 시설에 비해 일정부분 비용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유효한 

아이디어를 축적하면서, 토다건설은 자신의 본업에 해당하는 시설비용을 줄

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여 농장 건설에 다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림 3 딸기 재배 수확 결과 비교

30.2% 31.9%

36.2% 3.8%

당도1그루당 과실수

대립과 중량1그루당 수확량(g/그루)

기존방식SORA리움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g/그루)

기존방식SORA리움
0

100

200

300

400

500

(개/그루)

기존방식SORA리움
0

10

20

30

40

50

60

(%)

기존방식SORA리움
0

2

4

6

8

10

12

14

600

70

자료: 戸田建設株式会社(2022)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서울 집중화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전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탈까지 발생하면서 극심

한 지방 소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종합적인 해결안이 

나와야 한다.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 중량 25g 이상의 과실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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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생애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충분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은 단순히 인프라 건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에 플레이어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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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지역경제에 핵심 기반 산업인 지역건설산업은 최근 급격한 건설경기 위축과 경쟁 

심화에 따라 활력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자체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일수록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의 경우 그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현실과 개선 우선 정도를 고려치 못하고 역내 수주율 향상에만 치우친 정책

을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즉각적

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제안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지역건설산

업 활성화를 달성할 수 없기에 당해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기반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보다 탄탄한 정책 마련과 일관된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건설,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기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yjjun@cerik.re.kr)

Ⅰ. 지역건설과 지역건설산업의 중요성

Ⅱ. 수주물량과 수주역량 감소에 신음하는 지역건설경기

Ⅲ.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

Ⅳ.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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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모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고 전후방 연계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높기에 지역경

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보편) 산업이라 할 수 있다(전영준 외, 2022). 

<표 1>과 같은 수치적 상황 외에도 그간 지역건설산업은 대다수 지역에서 지

역경제 침체 시에는 하락을 방어하고 성장 시에는 극대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점만 보더라도 지역건설산업

이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업의 GRDP 및 취업자 수 대비 비중 현황

(단위: 조 원, 만 명, %, 순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
역
건
설
업
의
 

지
역
내
총
생
산(G

D
D

P
) 

비
중

지역건설업 생산액

(GRDP 대비 비중)

16.0

(2.9%)

5.6

(4.9%)

4.8

(6.6%)

8.6

(7.3%)

2.3

(4.4%)

3.2

(6.0%)

3.9

(4.4%)

38.4

(6.5%)

주요 지역산업 중 

건설업 순위
12위 10위 8위 4위 9위 8위 2위 4위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건설업 생산액

(GRDP 대비 비중)

4.8

(7.8%)

5.3

(6.0%)

8.6

(6.1%)

4.1

(6.4%)

6.5

(6.6%)

7.8

(6.1%)

6.9

(5.0%)

1.7

(6.7%)

주요 지역산업 중 

지역건설업 순위
3위 3위 2위 4위 3위 3위 5위 6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
역
건
설
업
 

취
업
자
의
 

전
체
 

취
업
자
 

대
비
 

비
중

지역건설업 취업자 수

(全 취업자 대비 비중)

32.5

(6.2%)

13.1

(7.8%)

9.6

(7.9%)

14.1

(8.3%)

6.9

(8.9%)

6.7

(8.5%)

4.5

(7.9%)

59.7

(7.7%)

주요 지역산업 중 

지역건설업 순위
8위 6위 5위 5위 5위 4위 5위 4위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건설업 취업자 수

(全 취업자 대비 비중)

7.7

(9.1%)

7.6

(8.0%)

8.1

(6.4%)

7.2

(7.3%)

8.1

(8.1%)

8.9

(6.1%)

8.0

(4.6%)

3.1

(7.8%)

주요 지역산업 중 

지역건설업 순위
4위 4위 6위 5위 7위 6위 9위 5위

주1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분석 제외 / 주요 지역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1개 주요 산업

주2 :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건설업 생산액의 경우 2023년 명목(잠정) 기준, 취업자 수의 경우 2024년 1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2024), 지역소득 및 통계청(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를 근간으로 계상

이렇듯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건설산업은 최

근 2022년 하반기 이후 PF시장 경색,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와 2020년 이후 약 30% 급등한 공사비, 고금리

의 3중고(重苦)의 영향에 따른 건설산업 경기 급랭의 영향과 궤를 같이하여 

Ⅰ. 

지역건설과

지역건설산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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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지역건설산업이 지

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상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역건설경기 위축은 

단순 지역 내 단일산업의 경기 사이클상 불경기에 국한한 것이 아닌 지역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성장 둔화에 큰 파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건

설산업 활성화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 추진 시 우선 고려되

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관련 제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우선 추진 필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급격한 위축을 겪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주 

물량 급감, 급등한 공사비, 높은 금리의 3중고(重苦)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으며,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입장에서는 급증한 건설업체 수에 따른 경

쟁 심화가 이를 더욱 가속한 경향이 있다. 실제 2013년 6.7만 개였던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경우 10년이 지난 2023년 8.4만 개로 25.5% 가까이 급증

한 상황이며,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은 경쟁 심화를 넘어 수익률과 운전자금 

감소로 이어져 지역건설업 성장 사다리 자체를 실종시켰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 업체가 부재하거나 1~2개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이 취

약한 영세성 또한 외지기업과 이와 연계한 수도권 소재 협력업체가 당해 지

역의 수주를 독식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지역건설업의 위축과 수주경쟁력 상

실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건설산업은 업 영위를 위해 관내에서 이루어지

는 공공 발주 물량에 상당수 의지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지자체 발주 물량에 

의지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제 지역 내에서 발주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동일 지역 소재 지역건설기업의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계약 건수 기준 약 

95% 가까이 지역건설기업이 수주하는 높은 관내 공공공사 의존도의 결과만

1) 다만,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정의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 있어 지역건설산업을 단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른 종합 및 전문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건설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후방 

연계산업을 포함하는 범(凡) 건설산업의 범위로 확장하여 고려코자 하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된 

사업소가 소재한 관련 사업자 모두와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로 포함함.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직접적으로 꾀하는 정책 모두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규정함.

Ⅱ. 

수주물량과 

수주역량 

감소에

신음하는 

지역건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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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이다. 하지만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높은 공공 발주 물량 의존에도 불구 최근 전국 지자체는 내수경기 위축에 따

른 세수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 예산 등 의무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안정적 

건설 물량 제공이 가능한 재량 지출의 곳간이 메마른 상황이어서 이 또한 녹

록지 않은 실정이며, 동 기간 급증한 공사비를 고려할 때 물량 감소는 심각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지자체별 최근 7년 전체 예산 및 복지 예산, 시설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현황

(단위: %)

최근 7년

CAGR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체 예산 9.7% 8.2% 8.2% 10.3% 10.0% 9.9% 8.6% 9.0% 9.6%

복지 예산 12.1% 11.9% 11.5% 13.7% 11.4% 13.3% 12.7% 18.0% 14.3%

시설사업 예산 -2.7% -3.2% -3.1% 0.6% 3.3% 0.4% -5.1% -11.8% -2.3%

최근 7년

CAGR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

전체 예산 7.8% 9.1% 8.9% 9.0% 9.0% 8.5% 9.2% 8.8% 9.2%

복지 예산 13.0% 11.1% 12.7% 10.8% 9.9% 11.0% 11.6% 12.3% 12.4%

시설사업 예산 -2.6% -0.9% -0.5% -0.8% -0.7% -1.8% -0.1% -2.2% -1.7%

주 : 최근 7년(2016~2023년) 광역 및 기초지자체 합계 최종 결산 기준 / 시설사업의 경우 시설비(40101)를 의미

자료 : 지방재정365 기반 계상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산업은 소재지별 일부 격차는 존재하나 대부분 

공공 예산 부족 및 민간 경기 위축에 따른 수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성장을 

고려할 이윤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수주 역량 향상을 꾀하지 못하는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관내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던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 먹거리 또한 갈수록 수

도권 소재 대형기업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1> 참조). 특히 이

러한 경향은 비수도권 소재 지역건설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대비 월등

히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건설산업의 활력 저하를 넘어 지역경기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어 산업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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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역지자체별 최근 5년 연평균 역내 공사 수주율(’19~’23년 기준)

지역 발주 공사 중 당해 지역건설기업 수주액(지역종합 및 지역전문 원하도급 수주액)

지역 발주 총 계약금액(종합건설업 및 전문 원하도급 수주액)

66.5

51.1

45.2

24.2

43.9 44.6

55.0
52.1

46.6 45.9

63.0

서울 제주

(단위: %)

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세종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

전국 평균 43.5%

41.5

15.2

35.9
40.3 38.3

30.3

자료: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각 년도 활용 계상

정책 입안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제도 마련과 관련 정책 추진을 오랫동안 기울여왔다. 다만, 지역건설산

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물량 제공 및 보호 강화, 산업 육성 유도,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나 그간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대부분은 시장 구분을 통한 안정적 물량 제

공 및 역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에 치중한 정책만을 

펼쳐 오히려 성장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 팬 증후근(Peter Pan 

syndrome)을 양상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직면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 중앙정부, 물량 배분 중심 지역건설산업 보호 정책 추진

지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중소건설기업의 기술력과 자본

력이 대기업 대비 취약하다는 인식 아래 공공 조달 시장에서 무한 시장경쟁

보다는 물량 배분과 공급 위주의 직접적 중소건설기업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해외도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

우 건설기업이 지역 소재지에 기반한 면허제로 출발(현재는 등록제)함에 근거

하여 공공조달 시장 물량을 지역 소재 건설기업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현재는 안정적 물량 배분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정착됐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

Ⅲ.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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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비롯하여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평가, PQ평가 시 지역건설업 참여 우대 제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최근에는 법률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확

대 적용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만 하더라도 지역제한경쟁입찰제

도로만 총 19만 건, 83.4조 원의 물량이 지역건설기업에게 배분된 점만 하더

라도 강력한 공공 조달 물량 배분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보호 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그간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국 단위 산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별도 마련하는 것

은 적합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책 마련 또한 소홀했다고 평가 가능하다. 일례로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

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중소건설업과 중소건설용역

업의 육성 대책을 마련(제6조)하고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제46조)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비해 그 활동이 지엽적이거나 제한적 추진에 그쳤기 때문

이다. 최근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만 하더라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소기업 지원 또는 해외건설 진출 지원만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또는 중소건설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도 평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

재정 집행 확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건설사업 여건 개선 등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2025.2.19.)’을 발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

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및 산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제시하는 등 대다수 영세 건설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건설산업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 또한 안고 있다.

2. 민선 지자체 시대 적극적이나 천편일률적 지역건설업 보호 중점 추진

중앙정부의 이러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소극적 행보와는 달리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와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 업 환경 구축에 상당 부분 일조하였다고 평가 가능하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을 신설운영하거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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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배정함과 더불어 △법적 추진 근거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광

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의 관련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고 당해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은 제한적인 

한계 또한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준수 권장, 민간공사 지역건설업 참

여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제로섬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이고 간접적인 지역건설산업 보호 중심

의 정책 추진 외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현실 인식 기반 직접적 지원 유도방식

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

례로 부산광역시의 지역건설업계 안정화 대책 마련을 통한 공공공사 원가 상

승분의 적극적 계약 조정이라던가,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지역건설업 참여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

여 등이 대표적 직접적 지원 유도방식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지역건설산업은 고사(枯死)를 넘어 산업 붕괴의 

위기까지 다다른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지역별 수주 실

적을 살펴보면,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비수도권의 경우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인천, 충남세종. 울산 등의 

경우 낮은 역내수주율이 지속되며 수주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방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더 이상 지역건설업 보호 중심

의 간접적 정책 추진을 넘어 ①안정적 물량(일감) 제공 기반 마련, ②지역건설

업 보호 강화 정책 추진의 지속, ③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경쟁

력 강화, ④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의 4가지 방향이 상호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마침 최근 전국 758

Ⅳ.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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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건설기업(서울 소재 제외)을 대상으로 한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설문 결과 또한 상기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그림 2> 참조).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방향 

몇 가지만을 선별하여 제언한다.

그림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

(정책수혜자 대상 설문 결과)

건설투자
적정예산

배정-적기 집행,
투자예산 확대

지역건설기업
수주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확대

역내
민간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튼튼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저리자금대출

등)

발주자-원도급자,
대-중소,

원·하도급 간
불공정거래

방지 및
상생협력 강화

부적격·부실업체
시장 퇴출 및
진입 억제

(건설공사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예방,
기술개발 지원 등)

건설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

(저리자금대출,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
생산자재·장비
사용 확대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촉진

(단위: %)

63.3

52.0

41.3

32.7 31.3

23.3

14.0

7.3 6.0

핵심 요구정책

자료: 전영준(202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발제 자료

1. 중앙정부,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안정을 위한 직접적 정책 추진 필요

중앙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안정적 물량 배분을 통한 지역건설산

업을 보호(지역제한경쟁입찰 등 입찰 참여기회 부여)해 온 정책의 계속 추진

과 더불어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정책 입안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기존의 대형 사업장 및 대형공사 중심의 지원이 아닌 중소 영세 지역건설기

업과 민간 발주 영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입안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규율과 통제를 통해 산업의 

진흥을 꾀한 오랜 관습에 갇혀있었기에 보다 전향적인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 

모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조선업의 경우 

제2의 호황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 2025.3.24.)을 통해 산업의 지원을 위한 추가적 방

안을 꾀하고 있고, 지난 2022년 제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법」

만하더라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과 위기 대응 및 활력 제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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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지역건설산업은 이러한 

지원과 육성, 위기 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상에서 소외된 점은 반드시 개선되

어야 한다.

이에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역중

소건설기업의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 모색이 필요하며, 그 방향으

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컨설팅, 인큐베이팅, 국가R&D 참여 

확대 등)와 시장 진입 유도(수요처 연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금융 지

원(정책 펀드 및 보증 우대)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더불어 비정상

적인 건설기업 수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시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계기업 보

호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중소 건설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저리 대출이 가

능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5조 

원의 마중물 재원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육성 정책지원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의 건설업은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

여 국토교통부 별도의 정책 지원사업 추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에 건설업을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서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 중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지

역건설산업 대부분이 지자체 발주 물량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러하며 개별 지역이 처한 지역건설산업 맞춤형 정책 추진 또한 중앙정부보다

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을 갖춘 구체적 정책 입안과 안정적 

실행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몇 가지 지자체별 공통적으로 추진

을 검토할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인센티브 제공 : 지역건설업 공동주택건설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현재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시장에서 민간공사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중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민간공사 비중 내에서

도 약 50%에 해당하는 단일 건설 상품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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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지역건설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면 낮은 민간공사 역내 공사 참여율을 가장 빠르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게

을리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시(市)에서는 그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통한 지역건설기업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는 

정비사업에 국한한 제한된 인센티브이며, 친환경 설비 설치 등 타 인센티브

와 중복 수혜와 함께 정비사업의 특성상 대형 외지기업 참여를 선호하는 사

업 특성이 함께 반영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지역건설기업의 

체감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반면, 지난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등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마련을 통한 지역건설기업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 시 용적

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관내 모든 공동주택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으

며, 지역건설기업의 참여 범위도 기존 종합 및 전문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축

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지역자재건설자재대여업, 분양경비인쇄 등 기타 연

계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우도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보다 발전하여 지역건설업 공

동주택건설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낮은 민간공사 참여율 

제고를 꾀하는 것을 제안한다.

(2) 물량 확대 : 대형 공공공사 분할발주 사전 의사결정 절차 마련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기술형입찰 수익성 악화와 민간 경기 악화에 따

라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시장 참여를 확

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발주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안전사

고에 대한 우려 증가와 잇따른 품질 사고 회피를 위해 상대적으로 사업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형 건설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사업을 대형화해 발

주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형공사 발주 경향성은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시

장 참여기회 박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통상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협력사 대부분을 수도권 소재 건설기업을 활용함과 더불어 

사업이 대형화됨으로써 사업 참여를 위한 요구하는 실적 또한 높기에 상대적

으로 실적을 충분히 쌓지 못한 지역건설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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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발주 공사부터 대형 사업의 분할발주를 확

대하여 다수의 지역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대형공사 발주 방법 심의를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에 요청하기 전 발주청 자체적으로(계약심사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 등 활

용) 분할발주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발주청 

스스로 분할발주를 결정하는 것은 감사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고, 사업관

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통합발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인-대리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공식적 분할발주 결정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3) 보호 강화 : 민간공사 역내 하도급률 상향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 마련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공사에서 지

역건설 하도급률을 상향하기 위해 대형 건설기업과 상생협약서 체결 및 건설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한 요청 등 간접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효과

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자가 역내 하도급률 

및 지역자재와 지역건설장비 활용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

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3년부터 경상남도는 관내 민간공사에서 지역 역내 

하도급률 상향을 위해 원도급자에게 지역 소재 하도급자 활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의 금액(사업장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직접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와 실제 지역기업 활용도

가 증대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즉각

적 효과 창출 유도를 꾀할 것을 제안한다.

(4) 안정적 물량 제공 : 소규모 공공공사 발주 물량 일시 집중 방지

우리 공공공사의 경우 통상 예산이 확보되어 발주 준비가 완료되는 3~6월

과 예산 이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발주가 집중되는 경향이 항시 반복되

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 회복을 위한 조기집행 기조가 더해져 하반기에는 

수주 절벽에 처한 전형적 상고하저형 발주가 이루어져 지자체 발주 물량에 

의존하는 지역건설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가설 자재 등 특정 자재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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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수주 가능 물량이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피해

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공사 발주시기 평준화 제도(일명 さ

しすせそ)’를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부담행위의 적극적 활용과 유연한 공기의 설정(여유기간 제도), 신속 이

월 절차의 활용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는데(전영준, 2023) 우리나라 또

한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조기집행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

주 물량 일시 집중 방지를 통한 연간 안정적 물량 제공을 꾀할 수 있는 정책

의 운용이 시급하다.

(5) 거버넌스 개선 :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인프라 구축

안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거 법령과 

실행조직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의 경

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인지에 대

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5개년 단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계획 수립과 이에 근간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정책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정책의 P(plan)- 

D(Do)-C(Check)-A(Action)의 전체 사이클에 대한 구체적 방법 마련이 이

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통상 지자체의 경우 연도별 추진계획만을 수립하고 

그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장기 종합 계획이 부재한 

채 그때마다 필요에 의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적 

거버넌스가 작동치 않는 문제가 있기에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 여부 확인과 

이를 통한 수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한 여러 통계와 현황 정보의 수

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통계청 및 관련 협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의 경우 최소 1~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필요 정보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에 관내 지역건설산업

의 다양한 통계와 현황 정보 구득을 위한 채널의 다양화 구축도 함께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제안으로는 공공공사와 달리 관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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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민간공사의 경우 구체적 현황 정보 구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는 한계 개선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건축감리 및 공동주택 감리 포함)

가 이루어져 인허가청에 실정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만이라도 여

러 현황 정보를 실정 보고 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 및 

양식 마련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비단 이러한 제안 내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닌 최근 급격히 위축된 지역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소규모 공

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지역 강소건설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컨설

팅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쪼록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풀뿌리 지역건설산

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뒤따르기를 희망하며, 지역건설산업을 이루는 지역건설기업 또한 관

련 지원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닌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항

시 견지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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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주택 증가

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경기침체,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

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입을 계획한 

물량 3,000호는 전체 미분양 주택 대비 낮은 비율에 그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입 정책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미분양 주택의 연도별･규모별･지역별 동향을 분석하고,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을 규명하여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미분양 주택, 악성미분양, 양극화, 대출규제, 분양가격 상승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

으로 주택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가격 상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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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

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부

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3월 20일에는 미분

양 주택의 구체적인 매입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

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매입하는 주택의 대상은 어떠한지, 매입 가격

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

책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0,137호, 준

공 후 미분양 주택은 21,480호에 달한다. 이에 비해 정부가 매입을 추진하는 

3,000호는 전국 미분양 주택 대비 4.3%,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비 14.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입이 일정 부분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미분양 주택의 현황을 연도별, 규모별, 지역별로 살펴보고,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을 점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

언하고자 한다.

1. 연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연도별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88,706호

에 달하며 시장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당시에도 2008년부터 2010년

Ⅱ. 

연도별･규모별･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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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약 3년에 걸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

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은 점차 줄어들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미분양 주택 수가 17,710호로 감소하며 시장이 안정

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

이며, 결국 2024년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0,173호로 급증하

였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두드러

지는데,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7,546호였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4

년 12월 기준 21,480호로 급증하였다. 약 2년 만에 184.7%에 달하는 증가

율을 보인 것이며, 이는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및 증감률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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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그림 2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및 증감률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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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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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

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주택 규모는 60~85㎡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약 71.9%를 차지한다. 

지방의 경우, 이 비중이 72.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반면, 40

㎡ 이하 및 40~60㎡ 이하 주택의 비중은 전국보다 낮다. 또한, 85㎡ 초과 

주택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14.7%인 데 비해 지방의 경우는 15.8%로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지방에서는 주택 규모 60㎡ 이상 주택의 

미분양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이들 규모 물량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 1  규모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40㎡이하 40〜60㎡ 60〜85㎡ 85㎡초과 총합

호 % 호 % 호 % 호 % 호 %

수도권 866 (5.1) 2,157 (12.7) 12,047 (70.9) 1,927 (11.3) 16,997 (100.0)

지방 1,294 (2.4) 5,040 (9.5) 38,421 (72.3) 8,421 (15.8) 53,176 (100.0)

전국(합계) 2,160 (3.1) 7,197 (10.3) 50,468 (71.9) 10,348 (14.7) 70,17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3.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약 70%가 지방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3>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비중

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평균 72.2%의 미분양 주택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져 미분양 주택의 수가 상대적

으로 적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평균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수도권 

중심의 소비 구조로 쏠려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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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분양 주택의 수도권 및 지방의 비중 차이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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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체 미분양 

주택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시와 이천시가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경기도 전체 미분

양 주택 12,954호 중 4,071호를 차지해 약 31.4%를, 이천시는 1,911호로 

약 14.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대

구이며,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1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가 약 10%의 비율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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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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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호,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957 4,720 8,807 3,086 1,242 2,319 4,131 12,954 4,408

(1.4%) (6.7%) (12.6%) (4.4%) (1.8%) (3.3%) (5.9%) (18.5%) (6.3%)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192 61 3,814 2,743 3,598 6,987 5,347 2,807 70,173

(3.1%) (0.1%) (5.4%) (3.9%) (5.1%) (10.0%) (7.6%) (4.0%) (100.0%)

앞서 언급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택 수요와의 

접근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평택시, 이천시, 대구, 경북은 모두 

도심지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편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거나 교통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택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동이 불편해 실수요

자들이 몰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고

용 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과 같이 맞물려 결국 미분양 

주택이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지역들은 종

종 대규모 산업단지나 개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

이 걸리며,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망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수

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미분양 주택 증가의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현재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1. 경제적 요인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

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고금리 기조의 배경을 들 수 있다. 이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 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자비용 증가, 공사비･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 업체

Ⅲ.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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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사업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건설사들이 높은 부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태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그림 5>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살펴보면 ’25년 1월을 기준

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99에 달한다. 즉, 기준년도인 2020년보다 공사

비가 약 30% 증가한 것이다. 결국 부동산 PF 부실 사태는 일부 사업장에서

의 공사 중단 및 연기로 이어졌고, 결국 예비 수요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여러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미분양 주택 문제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또한, 급격한 분양가격의 상승도 중요한 경제적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분양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공급 과잉을 

초래하였으며, 주택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5 건설공사비 지수 및 증감률

(2020년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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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 지수」

주: 건설공사비 지수는 월별 자료이므로 해당연도 1월을 기준으로 분석

그림 6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추이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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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4 8.5

6.1

8.8
9.1

10.9 11.0

8.8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주: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은 월별 자료이므로 해당연도 1월을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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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요인

정책적으로도 미분양 주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존재한다. 금

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시

장에서의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었고, 이는 곧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원

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뿐 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급작스럽게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는 주택 시

장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주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특히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맞물려서 현재의 미분양 주택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과도한 유동성

과 고금리 기조, 이에 따라 급등한 분양가격 등이 결합되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정책적으로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비상계엄 사태 등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미분양 주택 증가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로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단순히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해

소를 위한 방안을 단기적･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단기적 방안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금번과 같

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개입된다면 ‘지역

별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미분양 주택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미분양 주택 중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이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시와 이천시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Ⅳ.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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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18.5%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상황인 것이다. 즉, 수도권에 속해 있다고 하더

라도 입지적으로 수도권의 이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 미분양 중 많은 비중이 쏠려있는 경기

도 내 미분양 주택 문제, 특히 평택시와 이천시 같은 지역의 해소 방안이 소

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질적인 미분양 문제 해결에 한계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

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번에 정부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3,000호는 한정된 재정 투입에 불과하기

에 지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금

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를 겨냥하여 수도권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밀한 정책 설계가 부족한 접근 방식이다. 지방

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므로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거나 시행 시

기를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장기적 방안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단기

적인 대책이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수요가 살아나

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

서는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낮게 전

망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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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이 핵심

이 되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자

연스럽게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을 통

해 지방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거주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들의 사업적인 전략 중 하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60㎡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맞춘 공급 조정과 지

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미분양 주택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 미분양 주택 중 60~85㎡ 규모의 비중이 72.3%를 차지하고, 

85㎡ 초과 주택의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60㎡를 초과하는 주택의 규모가 전체 88.1%에 달하는 것이다. 이

는 지방에서 수요보다 큰 평형의 주택이 과다 공급되었거나, 워낙 중･대형 

평형의 공급 자체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평형의 미분양 물

량도 자연스럽게 높은 비중으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지

역별 주택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실수요층이 원하는 적정 규

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존의 

공급 패턴을 유지하기보다는 지방의 인구 구조, 소득 수준, 주택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평형에 대한 공급을 신중히 

조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층 증가 및 1~2인 가구 확대 등의 인

구학적 변화에 맞춰 60㎡ 이하 중소형 평형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기존의 

미분양 중･대형 주택은 리모델링･용도 변경 등의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사들은 지방에서의 분양 전략을 단순

한 공급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공급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장 수급에 맞춘 

공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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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대규모 개발 위주의 기존 도시개발 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노후 주거지 

개선과 생활 기반 확충 등 소규모 건설사업이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실행성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실행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정책적 대응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주택 정비 차원과 인프라 정비 차원으로 구분

한 후, 각 사업의 제도 기반 및 실행모델을 분석하고 유형별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

였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 분포 특성과 실행방

식의 정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도시는 민간 수요가 높고 조직화가 활발하여 민간주도형 또는 민관협

력형 모델이 효과적이며, 중소도시는 공공의 기획 기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형 모델, 농촌 지역은 공공주도형 정비 중심의 접근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실행모델 정합성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그리고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다층적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사업이 단순 정비사업을 넘어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재구조

화 및 균형발전의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소규모 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생활SOC복합화 

사업, 뉴빌리지 사업, 지역맞춤형, 건설사업 실행모델

소규모 건설사업의 실행특성 기반 

정책개선 연구

이지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iapooh@ricon.re.kr)

Ⅰ. 서론

Ⅱ. 소규모 건설사업의 유형 및 한계

Ⅲ. 소규모 건설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실행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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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역의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한계,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일률적･집중형 개발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에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지역 기반 인프

라 확충 등 소규모 단위의 건설사업이 도시 정책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

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사업성이 낮은 저밀도 지역, 구도심, 

농촌 등에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이 주택공급과 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경

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1)
 이러한 사업은 크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주택 정비사업과 생활

SOC 복합화사업, 뉴빌리지 사업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637건 추진되고 있으며,
2)
 

동일 시점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단지는 총 153개가 추진 중이다.
3)
 생

활SOC 복합화 사업은 2023년 기준 누적 495개의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4)
 

이는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유형별로 제도적 기반, 추진 주체, 실행 구조

가 상이하며, 그 실행성과는 사업성과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좌

우되고 있다.

특히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 부족, 주민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 

법적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5)
 인프

라 정비사업 또한 행정조정 지연, 지역수요 불일치, 중복투자 등의 문제에 직

면해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사업 유형별 실행모델의 장단점 

분석이나 지역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적용 기준이 부족하여, 각 사업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주택정비와 인프라 정비 두 축으로 체

1) 이미홍 외 (2015), 중소도시 LH 지역개발사업 추진 전략, LH토지주택연구원

2) 경기도,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 현황 지도서비스로 한 눈에 제공」, 2023.08.01.

3) 한국리모델링협회 (2024.01),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4)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2024.06),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5) 김효훈, 권대중 (20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부동산융복합연구, 1(3), 41-61

6) 김슬기 (2024.10.03.), 「지역소멸 대응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지부진’」, 전북도민일보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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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하고 각 유형별 제도 구조 및 실행방식을 분석하며, 이를 지역 규모 유형

별로 교차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실행 방식상의 한계점

을 기반으로 지역별 전략적 매칭이 가능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건설사업은 대규모 정비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과 생활 기반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택 정비 차원"과 "인프라 정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유

형별 주요 사업의 추진방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주택 정비사업 유형 특징 및 한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사업시

행자가 될 수 있으며, 공공시행자도 지정 가능하다. 주요 유형은 가로주택정

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

업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7)
 첫째, 소규모로 인해 경제적 수익 창출

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주민 동의율 확보에 대한 문제이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어렵고, 이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마

지막으로 소규모라는 점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주민의 입

장에서는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

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기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직･수평 

증축, 별동 신축 등을 통해 주거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및 주민 

동의 등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

우가 많다.
8)

7) 김현희 (2020),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법령 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8) 안상구, 정재호 (2024),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단계별 의사결정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 

24(11), 407-420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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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정비사업 유형 특징 및 한계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이 대표적

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 하에 다양한 생

활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시설에 한정

되고, 기왕의 시설과의 통폐합 및 연계운영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9)

가장 최근에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련 제도와 연

계하여 추진되며, 저층 노후 주거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자율주택정비를 연계

함으로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

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지역 내 생활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10)

표 1  소규모 건설사업 조작적 정의

구분 유형 사업명 주요 내용 근거법

주택 

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사업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개발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혼재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리모

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기존 공동주택에 수직･수평 증축 등으로 

기능개선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인프라 

정비

지역

생활

기반 

정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공급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뉴빌리지 

사업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도시재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

9) 조진우 (2020), 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90, 173-198

10) 이은형 (2024.04.12.), 「2024년판 새마을 운동, ‘뉴빌리지 사업’」,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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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유형별 실행모델 및 특징 비교

소규모 건설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추진 주체 및 방식이 상이하며, 실행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세 가

지 실행모델은 단지 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프

라 수준에 따라 적용 적합성이 달라진다.

첫째,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기

획과 집행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 구조이다.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과 계획 이행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 중앙-지방 간 사전 조정 미비로 인한 

행정 지연, 지역 수요 반영의 부족,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11)

둘째, 소규모 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민조합 또는 민간 주체가 사

업을 이끄는 민간주도 형태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신속한 추진 가능성이 있

으나, 사업성 부족, 구조안전성 기준 강화,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동

의율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
12)

셋째,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사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

업을 기획･추진하는 민관협력형의 구조로,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접점을 

지향한다. 그러나 초기 사업 구조 설계에 있어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13)

2.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징

본 절에서는 앞서 정의한 소규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구축 가능한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14)

 분석 대상은 사업 초기 

단계의 사례 전반을 포함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단위 통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규모 건설사업은 유형별로 추진 지역의 편중 양상이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집중 추진되었다. 이는 기반시설 정비 수준이 높고 조합 설립을 

11) 박진아 외 (20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정책만족도 및 추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12) 남미숙 (2021.01.15.),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이유」, 경기도뉴스포털

13) 임종욱, 이춘원 (2019),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7(3), 259-274.

14) 자료별 최신 시점은 상이하나, 각 사업별로 확보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함 (가로주택정비

사업 2022년, 리모델링･뉴빌리지･생활SOC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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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민 조직 역량 및 민간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리모

델링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의 1･2기 신도시에서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

며, 이는 해당 지역 공동주택의 건축연한 도달과 인프라 환경이 뒷받침된 결

과로 해석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남, 경북, 경남 등 농촌 지역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시설 정비 수요에 따른 공공주

도형 접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수도권

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도시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다기능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소규모 건설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

(단위: 건)

가로주택정비사업(2022) 공동주택 리모델링(2024) 뉴빌리지(2024) 생활SOC복합화사업(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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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한국리모델링협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AURUM 생활SOC 아카이브

3. 사업 실행방식과 지역 특성 간 정합성

소규모 건설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추진 양상과 선호되는 사업 유형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사업의 제도적 구조와 실행방식 그리고 지역의 인구 밀도, 기반시설 

수준, 민간시장 역량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유형

별 특징 및 한계와 지역별 추진 현황을 보았을 때, 단일 모델을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매칭이 요구된다.

대도시는 시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민간 수요 기반이 강하고 주민 조직화도 

활발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처럼 민간주도형 또는 민관협

력형 모델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서는 리모델

링 수요가 집중되며, 이들 사업은 민간주도에 기반하되 행정 지원이 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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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공의 절차 지원 체계를 통해 민간 중심 사업

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단독 

추진이 어려워, 생활SOC 복합화나 뉴빌리지와 같은 공공주도형 모델이 중심

이 되어야 한다. 중소도시는 공공주도 기반 위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연계

형 모델이, 농촌은 기초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과 전문 컨설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행모델과 지역 여건 간의 정합성 확보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실효

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본 연구는 사업 유형별 실행모델 및 지역 유형별 적용 특성을 분석하

여 각 사업이 직면한 실행 상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제도적 실행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

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과 주민 동의율 요

건,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 기준의 현실화, 동의율 요건의 탄력적 적용, 인허가 통합창구 마련 

등 법･행정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인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단절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근 시작된 뉴빌리지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간 조정 기구 제도화와 

지역 수요 반영형 사업계획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업 유형별 실행모델에 적합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

주택정비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민관협력형 모델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공공의 제도적 설계 개입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 

소규모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주도형 구조로서 사업성 분석 툴, 동

의율 확보 가이드라인 등 민간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요구된

다. 생활SOC 및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주도형 실행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의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 유형에 따른 전략적 적용이 중요하다. 대도시는 민간 수요가 활

Ⅳ.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62

건설정책저널 | 지역 건설경기 및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하고 조합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민간주도형 또는 민관협력형 모델

이 효과적이며, 공공은 규제 유연화 및 행정 속도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중소도시는 공공이 기획을 선도하고 민간이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연계형 

구조가 적합하며, 농촌 지역은 자체 역량의 한계로 인해 공공주도형 모델 중

심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기술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효과 지속을 위한 사

후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의 공공 위탁관리 체계, 

주민참여형 유지관리 조례의 제도화, 성과평가와 피드백 순환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장기적 사업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소규모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모델별 정책 

정합성 확보, 지역 전략 매칭, 사후관리 체계 강화라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

하다. 특히 인프라 정비 분야의 공공주도형 사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할 때, 실행모델의 다양화와 유연한 정책 설계는 향후 도시･지역정책

의 핵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개선방향은 소규모 건

설사업이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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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모델로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접어든 소규모 

정비사업의 약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2%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반시설, 

사업성, 민간 참여도 등 정비 여건의 지역 간 불균형에 기인하며, 지방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력 중심의 대기업과 중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점진적 정비방식과 골

목, 커뮤니티, 지역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조율’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자가건축 활성화와 공동체 기반의 정비모델, 제3섹터 참여, 지역

맞춤형 설계기준을 통해 정비의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방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수도권 중심의 표준화된 모델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맥락과 현실을 

반영한 다층적 정비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역 불균형, 지방형 정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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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법제화되면서 소규모 주거지 정비에 대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후･불량건

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갖는 

물리적 충격과 시간 소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고 유연한 절차, 낮은 

진입요건, 주민 주도형 기획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모델이 정책의 핵심 수단으

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비사업의 지형을 ‘대규모 일괄 개

발’에서 ‘생활밀착형 점진적 정비’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부족, 주민 간 

갈등, 수익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2)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1,093개 추진 중인 소규모정비사업 

중 실제 착공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저조한 성과에 대한 지적이 계

속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공공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이러한 국내의 정책 변화 흐름과 함께,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지 정비사례 중 특히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지역 맥락에 기반한 정비의 방향성과 주민 참여형 정비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국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20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소규모 

1) 국토교통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2024.03.19.

2) 정경모 (20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104, 179-201

3) 권오영, 「도심 재생의 걸림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 역할 부재」, 한국도시환경헤럴드, 2025.04.01.

Ⅰ. 

서론

Ⅱ. 

국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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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건수 중 약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업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72%에 달하며, 이는 기반시설이 비교

적 잘 갖추어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은 수도권이 여

전히 우세하긴 하나, 지방에서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분산된 양

상을 보인다. 한편, 역세권, 준공업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단 2건씩만 추진되고 있다. 

표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건수(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24년 2분기)

(단위: 건수)

구 분 계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전 국 1,094 661 129 300 4 

수도권 732 476 80 174 2 

서울 349 219 55 74 1

경기 271 188 23 60 - 

인천 112 69 2 40 1 

지 방 362  185 49 126 2 

자료: 한국부동산원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안

(1) 수도권 집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규모 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추진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사업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 전체 사업 1,094건 중 732건(66.9%)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성, 

기반시설 여건, 민간 참여도, 행정 지원 역량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편중은 정책의 근본 취지인 ‘도시 전역의 노후주거지 개선’이라는 

목표와는 괴리되어 있다. 지방의 구도심이나 쇠퇴지역 또한 노후 주택이 밀

집하고 있고, 정비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접근이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됨에 따라 정비의 형평성과 공간적 포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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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화의 역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애초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 단위가 작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 탓에, 초기부터 “건설사

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해왔고, 실제로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부

터 난항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다양한 중소 개발주체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시장은 오히려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들은 사업성이 높

은 수도권 지역을 선점하여, 소규모 시장까지 포섭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비사업의 ‘소규모화’는 ‘주체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않고, 자본력 중심의 집

중화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 리스크

를 이유로 일부 사업장을 기피하면서, 그 공백을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중

심으로 공략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사업 편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적 불균형을 넘어

서, 소규모정비사업의 시장구조가 자본력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 강조된 주거권 회복과 정비방식의 다양성이라는 공

공적 가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현실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1. 일본 소규모주택지구 개량사업

일본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량 사업은 주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와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4)
 이 사업은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와 

공공 시설을 정비하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경

사지나 불리한 지형에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며, 이러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민형석(2010).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도심 밀집시가지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Ⅲ. 

해외 소규모 

정비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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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규모 주택지 정비사업은 방재성 확보, 노후주거지의 거주환경 개

선, 고령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진적 정비’ 방식의 대표 사례다. 특히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대도시권에서는 기존 골목길, 이웃관계, 지역 커뮤

니티의 맥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미시적 도시개량이 중

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일본의 소규모 주택지 개량사업은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재조율(recalibration)”이다. 이는 정비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일신보

다는 지역 커뮤니티의 회복력, 주민의 일상성, 정주성의 지속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

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는 보조금, 감세, 융자 제도로 나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

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2. 영국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영국은 대규모 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5)
 특히 주택 부족 문제와 자가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

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규모의 개발자 및 주민조직이 주도

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공동체 기반의 소유 및 관리 구조, 주민참여형 계획 수

립, 그리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규모 정비를 촉진하고 있다.
6)
 대표적인 

것이 Accelerated Construction Programme이다. 이 정책은 국공유지를 

소규모 주택개발에 활용하고, 중소규모 건설사에 재정･기술･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낙찰 받은 중소업체들은 정부

로부터 국유지의 장기 보유권(Leasehold)를 받아 주택을 개발하며, 이 과정

에서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 보완, 최신 건축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까지 

제공한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속도,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은 Right to Build Scheme이다. 이 제도는 

자가건축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주민합의체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자체는 

5) 김건(2018), 영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방식 및 계획기준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19(5), 21-36

6) 박정은 외 (2022),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연구원



68

건설정책저널 | 지역 건설경기 및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수요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 제공해야 하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공동체 중심의 주거 모델, 예를 들어 코하우징(cohousing)과 같은 공

동체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규모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는 제3섹터(Third Sector)라 불리

는 비영리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회적 임무를 동시

에 수행하며, 사회주택 공급뿐 아니라 직업훈련, 교육,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ommunity Land 

Trust나 Housing Association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이 공급한 사회주택은 

잉글랜드 전체 사회주택의 약 55%에 달한다. 즉, 소규모 정비사업이 단순한 

건축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실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영국은 이러한 정비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획정책 프레임

(NPPF)을 통해 주택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보다 정

교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런던의 경우, 광역정부인 Greater London 

Authority가 ‘London Housing Design Guideline(LHDG)’을 제시하고, 

각 구청에서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보완해 운용한다. 이 기준은 

지역성 반영, 공공공간 확보, 다양한 소유권 형태, 친환경 설계 등 고품질 주

거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1. 지방형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모델 마련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수익성도 낮으며, 주민조직화 

역시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방에는 별도

의 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 보조를 확대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차등적 인센티브 적용, 수도권 대비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

기 위한 추가 용적률 부여, 기부채납 감면, 인허가 우선 심의 등 차등화된 혜

택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개입을 전제로 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으로는 공공주도형 정비 지원센터를 지자체 단위

Ⅳ. 

지역 맞춤형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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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하여, 주민 대상 컨설팅, 정비계획 수립, 시행자 매칭 등을 통합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

여 일본의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역량 

강화를 공공이 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가이드라인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는 정비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획정책 프레임(NPPF)을 통해 주택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역별로 보다 정교한 지침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서는 지역사정을 반

영한 자체 기준을 보완해 운용하고 있다. 지방 소규모 정비사업의 품질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설계 기준이 아닌, 지역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설

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경

관, 커뮤니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 고유의 물리적･사회적 맥락에 근거한 공간 구성 원

칙과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장

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더 이상 수도권의 보완적 수단에 머무를 수 없다. 지방 

쇠퇴도심의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와 공공의 선제적 개입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한다.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실행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입이 없는 한 지방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제는 ‘수

도권 중심의 표준화된 모델’을 넘어서, ‘지역 맥락 기반의 다층적 정비전략’

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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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된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과 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건설사가 많은 지역은 경기침체로 연계될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사들 중에서도 국민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여 

국민 생활에 밀착된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사를 육성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지역 중소건설사 육성을 위한 먼저 정책적 지원방안을 ①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

설사를 인증하고 공표하는 방안과 ②보증수수료 할인, ③기업진단 및 방향 설정 

컨설팅으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육성을 위한 중소건설사의 선정 기준으로 ①불

법 하도급, 상습체불, 안전사고 등으로 행정처분 이력과 ②기술인 확보, ③계약불

이행 이력, ④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이력, ⑤시공 관련 기술보유 현황, ⑥공사실

적, ⑦재무상태를 제안하였다. 

국민 생활에 밀착되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

설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기존 기업 인증제

도에서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인증

제도가 없다. 중소건설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에 특화된 인증제도

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 인증제도

* 본 연구는 ‘이치주･석재성(2022), “우수 중소건설기업 선정 및 육성방안 수립”, 국토연구원 연구보고

서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 

육성방안*1)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Ⅰ. 서론

Ⅱ.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지원 필요성

Ⅲ.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 지원방안과 선정기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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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 건설

사 위기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이후 약 5만

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개발사업

의 확대와 재정 집행 확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

화, 건설사업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5). 

다만, 공공 건설공사보다는 소규모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사의 경

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중소건설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소규모의 주

택, 커뮤니티 센터, 공원, 주차장 등 국민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

민 개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평균 연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종합공사

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전체의 약 74.3%
1)
이고, 전문공사는 1억 미만인 건설

사가 전체의 73.29%
2)
이다. 

이 원고에서는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정책적 지원과 인

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민 생활에 밀착된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건설경기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영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영향으로 연계된다. 예를 들어, 소

규모의 주택, 커뮤니티 센터, 공원, 주차장 등의 공사 발주가 감소하거나 적

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양적･질적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중

단되거나 공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게 된다.
3)
 이렇듯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는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범위를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를 국민의 생

1) 건설공사대장 통보자료의 1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2018~2020년)의 평균 연매출액을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2) 전문협회에 공사실적 신고를 한 민간이 발주한 원도급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2018~2020년)의 

평균 연매출액을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3) KBS NEWS(202), “인테리어 고수라더니 먹튀 속출 ... 중개 앱은 나몰라라” (https://news.kbs. 

co.kr/news/pc/view/view.do?ncd=5511229).

Ⅰ. 

서론

Ⅱ.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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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밀착된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종합건설업

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포함된다. 

이 업종들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건설사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국민 개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의 건당 평균 공사비 혹은 연간매출액을 조

사하여 생활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범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평균 공

사비와 연간매출액 중에서 하나만 충족시키면 선정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평균 공사비는 건설사의 규모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고, 연간매출액은 

건설사 운영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국민 개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필수이다. 따라서, 신용등급도 생활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범위 설정에 필요한 기준이다. 또한, 생활 밀착형 지역 건설사는 종합 및 전

문건설업종에 등록한 중소건설사이며, 중소기업의 범위인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사는 규모가 작으며 특히 생활 밀착형 건설공사

는 소규모이므로, 규모가 큰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범위

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종합건설사는 먼저 연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B 이상인 업체와 평균 공사비가 10억 이하이면서 신

용등급이 B 이상인 업체가 포함된다. 전문건설사는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이

면서 신용등급이 B 이상인 업체와 평균 공사비가 1억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B 이상인 업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전체 건설사 수

의 약 20%의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1. 지원방안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사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이 발주하

는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서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하고, 이를 기반으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58호)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Ⅲ.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 

지원방안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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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소 건설사로 성장하는 것도 기대한다. 

지원방안은 ①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를 인증하고 공표하는 방안과 

②보증수수료 할인, ③기업진단 및 방향 설정 컨설팅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를 인증하고 공표를 위해서 인증받

은 건설사에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국민이 쉽게 접하는 민간플랫

폼에 등록된 생활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는 민간플랫폼에서 국민들에게 제공

되는 기업정보에도 인증마크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산업에 관련된 

협회와 공제조합의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업체정보에 공

시하는 것과 건설산업정보원의 ‘건설업체 파인터 앱’를 통해서도 공시하는 것

도 지역 중소건설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증수수

료 할인을 위해서는 인증된 건설사가 국민 개인이 발주하고, 국민 주거와 일

상생활에 관련된 시설물 공사를 수행할 때에 보증 수수료 할인을 받도록 지

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진단 및 방향 설정 컨설팅의 지원사항에는 노무, 채

용 인사, 재무, 회계, 세무 등 경영관리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원하고, 공사

관리, 하자대응,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안전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기술개

발, 자산운용, 사업성 분석 등 투자관리 지원, 법률분쟁 상담을 지원한다. 

표 1  생활 밀착형 지역건설사 지원방안

지원사항 주요내용

인증기업 공표

∙ 생활 밀착형 기업에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 인증기업 마크를 민간플랫폼에 표기

∙ 건설산업에 관련한 협회와 공제조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시

∙ 건설산업정보원의 ‘건설업체 파인터 앱’를 통해 공시

보증수수료 할인
∙국민 개인이 발주하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수수료 

할인

기업진단 및 

방향설정 컨설팅

∙ 경영관리: 노무,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 사업관리: 공사관리, 하자대응,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안전관리

∙투자관리: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법률분쟁 상담 지원

자료: 이치주･석재성(2022)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소건설사를 제외하는 1차 선정기준과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차 선정기준으로 구성된다.



74

건설정책저널 | 지역 건설경기 및 기업 활력 제고 방안

(1) 1차 선정기준

불법 하도급, 상습체불, 안전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소건설사는 

제외한다. 통과(pass-fail) 형식으로 평가받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2) 2차 선정기준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사는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므로, 

행정 서류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생활 밀착형 중

소건설사의 2차 선정기준을 공사품질(80점)과 재무 상태(20점)로 분류하여 적

용한다. 국민 생활에 밀착된 공사이므로 공사품질에 대한 배점이 높으며, 공사가 

중단되면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주므로 재무 상태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표 2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의 2차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평가방법

공사품질

(80점)

기술인 확보(10점) ∙ 등록기준 대비 기술인 보유 수

계약불이행 이력(10점) ∙ 최근 3년간 부실시공에 의한 계약불이행 이력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이력(10점)

∙ 최근 3년간 시공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 

가입여부 및 하자보수 미이행 이력

시공 관련 기술보유 현황(10점) ∙신기술, 특허 보유 수

공사실적(20점) ∙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개인 발주 공사실적

재무상태(20점) ∙ 실질 자본금, 부채비율

자료: 이치주･석재성(2022)

<표 2>에서 기술인 확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전년도 연말기준 기술

인 보유현황이다. 세부적인 평가 방법으로 먼저 배점 한도는 10점이며, 기본 

배점은 5점으로 등록기준의 최소 기술자 보유 규모를 충족할 경우이다. 추가 

배점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초과할 때에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부여

한다. 고급 기술자격 우대를 위해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며, 초급기술인은 

1, 중급기술인 1.15, 고급기술인 1.3, 특급기술인 1.5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계약불이행 이력의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계약불이행 이력이다. 배점한

도는 10점이며, 계약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에 기본 배점(만점) 10점을 부

여한다. 계약불이행 이력이 있더라도 공제조합이 지불한 배상금을 공제조합

에 반납하였다면 기본 배점(만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계약불이행 이력에 의

한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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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비율을 적용한다.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이력의 평가 기준은 최근 3년간 시공한 공사에서 하자

보수 미이행 이력이다. 배점한도는 10점이며, 하자보수 미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기본 배점(만점) 10점 부여한다. 하자보수 미이행 이력이 있더라도 공제

조합이 지불한 배상금을 공제조합에 반납하였다면 기본 배점(만점)을 부여한

다. 감점 기준도 있으며, 하자보수 미이행 이력에 의한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감점 비율을 적용한다. 

시공 관련 기술의 보유현황은 전년도 연말기준 건설 관련 신기술 보유현황

이 평가 기준이다. 배점한도는 10점이며, 기본 배점은 5점이다. 추가 배점으

로 1건 이상의 신기술 보유시 건당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

가를 통해서 가점 비율 적용한다. 건설산업에 관련된 신기술과 기술협약서, 

특허, 실용신안 등만 해당되며, 각 건설사의 보유 업종에 해당되는 범위의 신

기술만 인정한다. 

공사실적의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공사실적 중에서 개인이 발주

한 민간공사 실적이 해당된다. 평가 방법으로는 공사실적은 연매출액 기준과 평균 

공사비 기준의 두 가지 방법(①연매출액 기준, ②평균 공사비 기준)이 적용 가

능하며, 배점한도는 10점이다. 먼저, 연매출액 기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의 선정기준 중, 연매출액이 80억과 10억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종합건설사

는 80억, 전문건설사는 10억을 기준으로 만점 부여한다. 기준 연매출액 보다 

작을 경우 감점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감점 비율을 적용한

다. 다음으로, 평균 공사비 기준은 기본 배점을 5점으로 하고, 추가배점은 종

합업체 10억과 전문업체 1억 이하의 공사를 수행한 건수가 1건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가점 비율을 적용한다.

마지막 평가기준인 재무상태는 전년도 실질 자본금과 부채비율을 적용한다. 

평가방법으로 배점한도는 20점이고, 기본 배점은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을 충

족할 경우에 5점 부여한다. 추가 배점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가점 비율을 적용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부채비율 산정 기준
5)
 참고하여 적용하며, 신청기업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서 감점 비율을 적용한다. 

5)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부채비율평점은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

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계 전체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5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 적용한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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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건설산업의 부진은 지역 경기침체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지방에는 중소건설사가 많으며, 이들은 정책 및 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원고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사들 중에서도 국

민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여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소건설사들을 육성하

는 방안을 정책지원과 인증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생활 밀착형 지역 중소건설사를 인증하는 목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

된 시설물 중에서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타 산업보다 정부에서 인증

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 기존의 인증제도 중에서 메인비즈와 이노비

즈 인증제도
6)
가 상대적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지원내용에

서 건설산업의 특징인 수주산업과 높은 중소건설사의 비중,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 부족, 해외진출의 높은 리스크, 공공발주기관의 존재, 공사유형별 

다양한 보증･보험 필요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공

하는 기존의 기업 인증제도에서는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

며, 중소건설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에 특화된 인증제도의 법

제화가 필요하다.

6) 메인비즈 인증제도는 금융･세제와 판로･수출, 인력, 컨설팅･홍보를 지원하고, 이노비즈 인증제도는 

메인비즈 인증제도의 지원내용에서 R&D 지원이 추가된 것을 말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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